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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내용요약)  ☞ 바로가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1.1%, 2024년 2.0%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 요인

    -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하였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

    - 7월까지 국세 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

  ○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가 경제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토지규제

 (내용요약)  ☞ 바로가기

 -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 강원도 면적의 약 1.5배인 토지규제」에 의하면 강원도 10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 총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토지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유용성 및 효율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투입 요소인 인구 및 

사업체 유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투입 측면 악화로 규제부과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이 감

소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능력이 약화되어 투입 요소의 유출을 다시 초례.

 - 토지규제 부과가 강원도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우선 투입 측면에서 

해당 지역 토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규제가 추가 부과되어 규제 지수가 10 증가하면 

5,032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547.1개의 사업체 및 34.6개의 제조업 사업체 수가 감소함. 

 - 과도하게 부과된 토지규제를 경제성장 친화적인 규제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

과된 규제로 인한 총 피해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 강원도 지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생성

된 국가 전체 편익에 강원도가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규제 피해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강원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과 실행계

획 마련을 위해 특례의 적극적 활용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강원연구원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8100&item_id=8100&etc_1=0&etc_2=0&name2=0
http://www.gi.re.kr/Home/H10000/H10200/boardView?board_key=1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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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내용요약)  ☞ 바로가기

   ○ ’23.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2조 원 감소한 

394.4조 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3.5조 원 감소한 425.8조 원.

   ○ 통합재정수지는 31.3조 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7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0조 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3조 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도 각각 6.6조 원, 1.9조 원 개선됨.

   ○ 한편,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1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임.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내용요약)  ☞ 바로가기

 보통교부세 9.9조 원, 지방소득세 4.3조 원, 지방소비세 2.4조 원, 부동산교부세 1조 원, 

특별교부세 0.3조 등

  ○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국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

    - 부동산 감세 정책에 따른 결과로 지방세수의 급감 현실화

    -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 재정의 위기로 변화할 수 있음.

    - 2023년 지자체 예산,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대폭 축소 예상

    - 2022년 이미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 2.1조 원 감액

    - 2023년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9.9조 원 등 정률분교부세 10.2조 원 감소

    - 국세 재 추계에 따라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7.7조 원 추가 감소 예상

    - 2024년 지방교부세 8.5조 원 급감

  ○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중앙정부의 분담과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090&menuNo=4010100
http://www.firiall.net/report/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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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개정 ‘23.10.4. 

시행 ’23.10.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 통지, 실적보고서 제

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

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3호, 2023. 4. 11. 공

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방법을 마련하고, 실적보고

서 제출지연기간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기준을 정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지방보조금 교

부제한기간,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개정 ‘23.9.26. 시행 ’23.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

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

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

려는 것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개정‘23.9.29 시행 ’23.9.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로가기

 -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의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업

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정착지원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80%EB%86%8D%EC%96%B4%E3%86%8D%EA%B7%80%EC%B4%8C+%ED%99%9C%EC%84%B1%ED%99%94+%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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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도가 10년 내 GRDP 두 배 하려면?

 (내용요약)  ☞ 바로가기

 - 51.2조 원, 17개 시·도 중 13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2.46%.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1년 확정자료 강원도지역내총생산 실적. 「미래강원 2032」발전전략에

서 제시한 2032년 GRDP 100조 원 목표에 비해 다소 실망적.

 - 지역소득통계는 몇 가지 강원경제의 문제점 제시. 지역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성장

기여도가 낮은 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 기반이 취약, 성장 기여율도 낮

아 연관 산업 미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 과도한 이출 구조와 소

득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의 재생산 및 선순환 구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점, 자본형성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미흡 등 미래 성장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이 여

의치 않은 점 등.

 - 지역소득통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지역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투입량과 함께 자본·기술과 노동의 

결합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유인할 R&D 투자가 촉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자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함. 조세유인 구조를 만들 수 있

는 최소한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

관 설립이 필요한 이유.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

부의 역량 배양으로 정책분권 강화,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양성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

■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내용요약)  ☞ 바로가기

 -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임.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청년층 수도

권 집중 → 저출산·저성장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등 청년들의 수도권 러쉬가 심각함. 

이는 주로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음.

 -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이는 혁신

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케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

 -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

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임.

강원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gi.re.kr/Home/H10000/H10200/boardView?board_key=123830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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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내용요약)  ☞ 바로가기

 - 707억 원의 불요급한자산, 40,573㎡의 청사, 3개의 출자회사, 347건의 복리후생정비

 -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 차질 없이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 8월말 기준,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0,573㎡

의 청사,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

드라인」,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 ① 자산건전화, ② 복리후생제도 정비, ③ 부채중점관리(추후 별도 발표 예정) 

■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내용요약)  ☞ 바로가기

 - 제도혁신으로 7,500명 학생연구원·포닥 등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정부, 함께 팔 걷어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

(이하 ‘출연(연)’)은 10월 10일(화)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

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1,300여 명, 학생연구원 3,600여 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 명 등

 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연구참여 중단 또는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하여 지속

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출연(연) 자체재원(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NST 소관 25개 출연

(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3101106211326911&rs=/synapFile/202310/&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3101106211326911%26rs%3D%2FsynapFile%2F202310%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s://doc.msit.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42e1ec7ecc1d4cf7ab8ba4b08ae28038&convType=html&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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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내용요약)  ☞ 바로가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전녀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

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내용요약)  ☞ 바로가기

 -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면적을 6ha에서 40ha로 확대

 -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을 받은 후 대상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57bf18ab793ccded9b6096e96cffd0b0&rs=/upload/synap/202310/
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5E782751-97C2-D628-4426-79A49070405E.pdf&rs=/sn3hcv_v2023/atchmnfl/bbs/202310/

